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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각국은 더 효율적인 행정, 더 유능한 행정, 

더 민주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정 혁신을 시도해 왔

다. 사실 효율성과 민주성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관료제 

역시 1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 혁신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

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분석한 대로, 관료제는 1차 산업혁명 시대

가 요구했던 정확성, 신속성, 명료성, 통일성, 엄격한 상명하복, 갈등 축

소, 물적 인적비용의 절감 등 모든 기술적 측면에서 과거의 조직 형태

에 비해 우수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과 인터넷이 핵심 기술이 되는 

3차 산업혁명 시대부터는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행정에 도입하는 전자

정부e-government가 정부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채택

되었다. 이후 전자정부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자정부는 정부운

영시스템의 개선, 정부기능의 합리적 조정과 부처 간 협력 제고, 대민 

서비스 전달 방식의 혁신 등 정부 전반의 디지털 혁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1 행정과 정치:
초연결과 초지능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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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성과

한국 정부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교

육, 전자정부에 따른 행정프로세스 개편 등 유·무형의 투자가 이루어

져 왔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의 전자화 완료단계에 이르렀다. 인

사(e-사람·인사랑), 재정(dBrain·e-호조)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수

행하는 핵심 영역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전자화가 완료되었으며, 전자

결재·업무관리(온-나라), 기록물관리, 정부 디렉토리 시스템,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등 행정처리를 위한 주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둘

째, 주요 공공데이터의 전자화·DB화로 행정 업무와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 기반이 마련되었다.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국가 운영에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었고, 전자정부 운영과 관련한 정보

자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범정부 EA포털’을 구축, 공공기관의 정

보자원 관리체계가 제도화되었다. 셋째, 지금까지의 기관별, 업무분야

별 정보시스템 구축을 탈피하여 협업 및 지식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정부 클라우드 기반 구축이 진행 중이다. 2013년부터 가상 서버를 제

공하는 ‘G-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부처의 업무시스템 전

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 혁신의 한계와 패러다임의 전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정부조직과 관료, 부처 

간 칸막이, 비능률성, 저생산성 등 기존의 관료제와 계층제가 갖고 있

던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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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이되 ‘약한’ 혁신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개별 사

업 단위에서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공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축적된 행

정정보의 활용 수준이 낮고, 정보자원의 유지 및 보수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각 부처별로 따로 보유, 제공하고 있는 데이

터 및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였으나, 제한

적 수준의 서비스와 효과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적 발전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정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초연결성과 초지

능성의 특성을 갖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어려

운 난제들과 한국 행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

보기술 도입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자정부가 ‘약한’ 혁신

에 머물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기술의 도입과 함께 제도, 조직 

및 관리, 인적자원 등 행정의 구성요소들이 총체적으로 함께 변화되

지 못하면서 정보기술 도입의 효과가 반감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

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정보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행정의 구

성요소인 제도, 조직 및 관리, 인적자원이 함께 공진화co-evolution하는 

행정 혁신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기반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빅데이

터와 인공지능이 연결되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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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결합은 사람, 사물, 공간, 시스템 측면

에서 실제세계와 가상세계의 연계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

해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적 환경의 변화

사회적으로는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약한 연

결weak tie’의 사회가 도래한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개인 간 연결성의 

확대는 지식과 정보의 연결 및 매개로 확장되고, 사회활동을 위한 조

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연결성의 확대는 대규모 집

합행동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면서 정치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위터나 메신저 등 가상세계에서 서로 연결

된 시민들이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국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행동

을 실제세계와 가상세계에서 일으키게 된다.

개인들은 더욱 스마트해진다. 이미 많은 개인들이 스마트 디바이스

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웹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고 이를 응용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이를 개인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각종 정보와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

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기업, 시민 간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

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초연결성을 활용한 행정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사회, 개인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행정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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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문제를 함께 발견,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행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과 시민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행정 혁신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시는 박

원순 시장의 개인 트위터 계정과 서울시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정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들로부터 정책제언을 

받아 시정에 반영하는 ‘트위터 행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박 시장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제기되는 민원이나 정책제언들을 서

울시 소셜미디어센터(2014년 3월 이후는 ‘서울시 응답소’)의 계정과 연계

하고 있다. 서울시 소셜미디어센터는 서울시장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포함하여 39개의 서울시 SNS 계정으로 들어오는 시민의견을 ‘접수→

부서배정→업무담당자 검토 및 답변처리’하고, 그 결과를 모든 시민에

게 공개하는, 일종의 소셜미디어 기반의 민원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장-공무원-시민 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하고, 공

무원과 시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정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연결

하는 집단지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은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와 정책제언

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행정 내부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 연계 및 통

합을 통해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던 정보와 지식이 결합되는 행정

혁신을 지향한다. 정부의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시스템

을 연계, 통합하는 정부 클라우드의 도입은 기존의 전자정부가 극복

하지 못했던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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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정부 부처 간, 공무원 개인 간 협업 수준의 제고와 그에 따

른 정부의 정책역량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산자원의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데이

터 및 서비스 수준에서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정부의 정책역량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연결성

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정부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부 각 부처와 공

공기관을 연결하여 부처 간, 공무원 개인 간 협력을 촉진하고, 개별 기

관의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초지능성을 활용한 행정 혁신

초연결성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결합은 초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혁신을 가능케 한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와 함께 소셜미디어,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 집적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 이는 더 타당한 의사결정

과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CCTV 관제 정보를 활용하여 에너지, 교통, 환경, 재난

대비 영역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재정, 환경, 의료 등 각종 위

기상황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높

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되는 각종 시나리오

는 정책분석 역량을 제고시킴으로서 타당한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호주 국세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회계감사를 통해 

6,000만 건 이상의 세금징수 사례, 메모, 활동기록, 실시간 정보를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탈세 등과 관련된 의심 동향을 파악하고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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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국세청 업무에 인공

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약 9,000명의 세금감사원, 조사분석관들이 작

업시간을 줄일 수 있었으며,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사 품질 및 

결과의 정확도와 성과를 개선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전략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정보기술

이 행정 혁신과 성공적으로 접목되기 위해서는 정보 활용과 행정을 

구성하는 제반 여건이 총체적으로 함께 변화해야만 한다. 

행정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제도적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 개혁이 ‘강한’ 혁신으로 귀결되기 위해서

는 정부를 구성하는 제도, 조직과 관리, 인적자원이 함께 변화해야 한

다. 이와 같은 총체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 혁신에 대한 새로

운 비전을 수립하고, 관련된 정책결정 및 사업수행의 ‘방향잡기steering’

와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수행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제도화가 우

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적 격동에 대응하고 그 역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실제로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에 기반 한 행정 개혁은 긍정

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플랫폼은 잘못하면 선출직 시장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계적으

로 배제할 위험성이 높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

되는 데이터와 정보의 활용과 분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감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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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결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막고 정보기술의 

발전과 민주적 가치가 상호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역량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OEC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추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기술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해관계의 조정이며, 이에 따라 리더십을 포함한 제도적 역량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 혁신

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즉, 반응적이고 책임 있는 리더십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개별 기술보다는 전체 시스템에 주목하고, 기술

의 긍정적 잠재력이 쉽게 발휘될 수 있도록 사용자 및 시민들에게 권

한을 부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리더십이어야 한다.   

나아가 성공적인 행정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1)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역량, 2) 행정혁신과 정보기술 활용의 일관성

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및 조정 체계, 3) 정부 부처와 정

책영역을 넘나드는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권한과 행정자원, 4) 공

공부문에서의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전문성 등을 

갖춰야 할 것이다.

디지털(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행정 혁신 모색  

디지털 거버넌스란 ‘디지털 기술 융합에 기반을 두고 시장과 사회

를 운영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서, 단지 ICT를 이용한 권위적인 정

부의 행정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는 ICT를 활용하여 시민, 정

부, 기업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고 관리하

는 운영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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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행정시스

템을 투명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관련된 모든 서버에 저장하여 위조를 방지하면서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

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의사가 무비용·실시간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스마트폰 활용), 직접적 의사 결정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순응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행정 혁신은 예를 들면, 공공·보안 분야에서 디지털 계

약, 공공기록public record, 전자시민증, 전자시민권e-residency, 전자투표 

등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데이터 및 정보자원 관리체계의 정비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행정자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 개혁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데이터 및 정보자원 관리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데이터

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데이터들이 상호 연계되도록 개방적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문화를 조성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및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 품질 관리 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부문 내의 데이터 연계 및 통합과 함께 

민간 데이터와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대국민 공개를 위한 통합적 정

보자원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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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터 분석 역량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융합 및 분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행정

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및 개헌 논의 현황과 전망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권적 국가운영시

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이 확대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

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이래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민투표에 부쳐질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이슈

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헌 논의 현황

우리 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현행 헌

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을 바탕으로 민주화시대를 여는 막중한 역할

을 해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여 과학기술의 경이로운 발전과 사

회 전반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고, 제왕적 대통령

제와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소선거구제로 인한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등 난제들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

났고,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



460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

회견을 통해 2018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

표를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대선공약으로 밝혀온 개헌에 대한 의지

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는 지방분

권과 국민기본권에 대한 것이 우선시되어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서는 자세한 언급이 빠져 있다. 헌법개정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

의가 있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거나,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안이 제시되어야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

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각 정당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합

의도출까지 적잖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구조 개편과 정부형태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정부형태 공히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그러나 행정부 수반

은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총

리가 된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의회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따로 진행

하게 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립된다. 대통령의 임기 보장으

로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되고, 법률안 거부

권 등 의회 다수당에 대한 견제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의회와 행정부

가 대립하는 경우,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고, 대통령의 강력

한 권한 행사가 가능해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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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유사한 예로 들고 있으나, 대통령중심제는 엄밀

한 의미에서 대통령제와 동일하지는 않다.

의원내각제는 선거로 구성된 의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 수반인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의회와 내각의 상호협력

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고, 여론에 민감한 의회의 책임정

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당이 집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대통령중심제와 달리 같은 정당의 다른 정치인이 그 정

당의 당수로 선출되어 총리자리를 이어 받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연속

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의회 다수당의 횡포 우려가 있고, 군소정

당이 난립하는 경우에는 정국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는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각각 진행하여 행정부를 대통령과 총리가 공유하여 통

치하는 형태이다. 즉,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에서 오는 마찰을 방지할 수 있고, 권력

의 분산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 간에 권력투쟁의 가능

성이 있고,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책임정치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듯 각 정부형태는 장단점을 각각 지니고 있기 때문

에 개헌논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숙의가 필요할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의 쟁점과 전망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정점에는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을 해소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현행 헌법구조상 권력은 분산되어 있기 보다

는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외견상 3권 분립을 추구하지만, 실질적

인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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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법률안 발의도 할 수 있다. 사법

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권, 지명권을 가

지고 있고, 사면권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을 무력화 할 수도 있다. 국회

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했

지만, 장관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결

과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 역시 단순한 

심의기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대통령은 사실상 공천권을 

통해 여당을 장악하고, 여당 의원들로 하여금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

시키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나 야당과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보

기 어렵다. 물론 국회나 야당과 소통이 부족할 경우 민심이반 등 정치

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여당의 인기가 높을 경우

에는 국회나 야당과 소통 없이도 돌파해낼 여지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대통령 4년 중

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의원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큰 

틀은 유지하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단임제 대

통령의 조기 레임덕 현상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다수당에서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려는 취지가 있

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중

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제왕적 권

력을 분산함으로써 대통령에 의한 권력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4년 중임의 대통령중심제도 단임제 대통령중심

제의 폐해를 똑같이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정

치상황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 8년 단임제가 될 수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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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당에서 당선되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공무원제도나 국가

권력기관 등 재임 중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연임을 통

해 8년의 임기를 다 채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또

한 내치와 외치가 구별하기 어려워져 대통령과 총리 간에 권력분쟁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이번 개헌논의에서는 권

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방된 논의를 통해 조화로운 합의점을 도출해내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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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래 환경은 우리 정부에게 혁신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준

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국정운영 방

식 전반의 방향성 전환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사혁신의 새로운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향후 30년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에 경쟁력 

있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공무원 인재상과 인사정책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 실행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래 환경변화로 인한 정부 인사혁신 변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겪어왔

던 패러다임의 변화 그 이상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특이점

2 공공인사혁신:
AI관료제 시대에 부합할 미래 공공 인재상 정립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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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반복,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기후

변화, 기상이변, 자원부족, 고령화, 과학기술의 융복합적 발전 등이 거

시적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들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미래 환경변화 시사점

미래 환경변화 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미래 환경이 빠

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변화에 대해서 기

존의 정부 형태나 조직, 사람(공무원)으로는 대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

워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복지수요의 확대, 지능형 기술의 급

속한 발전, 자원부족 심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과 같은 과제들은 개

별 국가 또는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고, 향후 미래정

부의 경쟁력은 시장, 시민, 국제사회, 기계와 어떻게 협업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여러 환경변화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지능화·무인화 기술의 

급속한 부상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이다. 특히 지능형 기술발전이 가

져올 인공지능혁명은 인류의 미래모습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

는 중대한 변화로 간주되고 있다. 인류는 현재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

보통신혁명에 이은 제4의 기술혁명인 인공지능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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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명과 정부 형태 및 조직의 변화

정부와 공직사회는 지능형·무인형 기술과 같은 파괴적 기술발전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 하와이대학의 미래학자 짐 데이터Jim Dator 

교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왔고 변하고 있지만, 정부와 공직사

회만큼은 이러한 변화에서 비껴서 있다”고 주장한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술적 혁명과 함께 정부의 형태와 정

부조직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함께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8,000년경 제1차 기술혁명인 농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잉여 생산물과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계층과 계급이 출현했다. 이후 지배층의 분화

와 위계서열이 생기면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왕조’라는 

정부형태가 출현했으며, 왕조를 운영하기 위해 ‘관등제’와 ‘신분제’라

는 조직운영 시스템이 나타났다. 18세기 중반 제2차 기술혁명인 산업

혁명은 시민혁명과 맞물리면서 근대 정부의 탄생을 가져왔고, 20세기 

중반 이후 시작된 제3차 기술혁명인 정보통신혁명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참여 확대로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정부와 행정 분

야에서도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정부형태가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기

존 관료제와 계층제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표 5-1> 기술혁명이 가져온 정부형태와 정부운영시스템

기술혁명 시작시점 정부형태 정부운영시스템

1차 농업혁명 BC 8000년 왕조 귀족 신분제

2차 산업혁명 18세기 중반 근대정부 관료제

3차 정보통신혁명 20세기 중반 전자정부 관료제 + Adhocracy

4차 인공지능혁명 21세기 초반 지능형정부 관료제 + AI



5장(P).  정치 분야 미래전략 Politics 467

과거 기술혁명에 따른 정부형태와 정부운영시스템의 진화에서 얻

을 수 있는 시사점은 기술발전에 따라 먼저 경제와 사회가 변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발명품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 가상국가 비트네이션Bit-Nation은 다

가올 미래정부 형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비트네이션은 현

재 오프라인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일부 기능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

용한 국가운영시스템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비

트네이션의 정부운영체제는 기존 운영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

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정책의 결과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추

구하고 있다. 비트네이션 정부에도 물론 공무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을 수행한다. 비트

네이션 공무원들의 주요 업무는 비트네이션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유지, 보수, 관리 등이다. 

미래의 조직운영 시스템: 인공지능(AI) 관료제로의 전환

만약 미래의 정부가 비트네이션과 같이 인공지능이 가미된 형태로 

진화한다면 지난 200년간 존속해 왔던 관료제와 공무원들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당분간은 관료제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관료제가 없어

진다면 공직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관료제를 이상적 모형으로 제시한 이유는 불변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

었다. 관료제에서는 법을 통해 업무를 맡고, 권위를 부여받으며, 법에 

정해진 대로 절차를 준수한다. 합리성뿐만 아니라 공식성, 안정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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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가능성, 형평성의 장점을 통해 서구사회는 발전하였고, 높은 성과를 

보이는 조직들은 대체로 관료제를 선택했다는 연구결과도 충분히 많

다. 따라서 관료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나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베버의 근대관료제는 법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계층제, 문서소통 등

의 다른 특성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료제가 결합된 

‘AI관료제’의 출현이 예상되며, 이는 기존 관료제가 갖고 있던 법적 합

리성을 살려 관료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인

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되면 ‘근대관료제’는 해체되고 ‘AI관료제’로 대체

될 것이다. AI관료제는 막스 베버 등이 창안한 근대관료제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관료제와 인간 간의 관계를 전혀 

다른 성격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간과 상

호작용하는 지능형 컴퓨터가 단순반복 업무는 물론이고 기존 관료제 

하에서의 불필요한 관행 혹은 비합리적인 틀을 개선할 것이다. 

AI가 관료제에 참여하게 되면 3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1단

계에서는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방대한 자

료를 학습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인간에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인간

은 이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한다. 즉 AI는 의사결정 지

원시스템으로 기능을 한다. 2단계에서는 기존 관료제와 대등하게 AI

관료제가 형성된다. AI관료는 기존관료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

하고 협동하면서 보완적으로 일을 한다. 3단계에서는 AI관료제의 역

할이 대폭 확대되는 모습이다. 행정의 하부 시스템은 거의 AI가 담당

하고, 고위 의사결정만 인간이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때 인간은 업

무에서 소외되었다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지루하고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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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의 갈림길

은 새로운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제도를 개선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인간은 적절히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인 제도(근로시간 조정, 복지 등)를 마련하게 되면 인

간은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사회제

도를 조정하지 못하면 인간은 일자리를 빼앗긴 불행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사혁신 미래전략

과거의 정부는 개인이 아닌 공중 또는 공중을 이루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미래정부는 개인맞춤형 서비스의 완성

인 ‘나만의 정부’로서, 정부가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찾아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능형 정부’로 진화할 것이다. 지능형 정부가 추구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여러 주체들과의 협업이다. 단순히 정부부처 간, 정부

와 시민과의 협업을 넘어 국가 간 협업과 기계와의 협업을 목표로 해

야 한다. 특히 스마트 기계를 통한 협업으로 급변하는 변화에 유연하

게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두 번째 목표는 변화와 수요에 유연한 감각 지능적 정부로의 전환

이다. 즉, 공무원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부가 추구하는 목

표를 정책 대상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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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 전략의 기본 방향

앞서 언급한 미래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관료제를 창조적으로 해체하고 ‘AI관료제’와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마

련해야 한다. 관료제의 창조적 해체를 위해서는 먼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문화 및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환경

변화와 미래 정부형태에 부합하는 공공 인재상을 정립하고 양성해야 

한다. 인재상은 미래 환경변화에 필요한 인재의 역량조건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마련이다. 

미래형 인재의 정의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는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

게 대응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모험과 변화를 선도해나가는 ‘길라잡이

형Pathfinder Type’ 인재이다. 길라잡이형 인재는 불확실성이 강한 미래 

환경변화에 대해 도전하고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빠르고 정확한 

상황판단 능력을 지닌 인재이다. 또한 예상 밖의 환경변화에도 뛰어

난 직관과 대응력으로 시의 적절하게 정책을 구현, 집행할 수 있는 인

재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융합협업형H-Letter Type’인재를 꼽을 수 

있다. 융합협업형 인재는 고유의 전문영역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

른 전문영역과 혹은 다른 전문가와 H자처럼 연결 막대를 통해 연결

할 수 있는 지식체계나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 세 번째로는 ‘창

조적 정보조합형Lego Type’인재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인재상은 여러 정

보와 지식을 조합, 편집, 결합함으로써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그밖에도 ‘감성교감형

Renaissance Type’ 인재상을 제시해볼 수 있다. 감성교감형 인재는 기계



5장(P).  정치 분야 미래전략 Politics 471

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 감수성, 사색능력 등 인간본연의 능력과 공

직자로서의 소명과 책무를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담아낼 수 있는 인재

의 모습을 함축한다.

인재 선발 및 양성 방안

미래의 공직자는 더 이상 관료제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자율적 개체가 될 것이다. 현재의 선발제도는 암기식 필기시험 중심으

로 관료제의 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순응형 관료를 뽑는 것에 목적

이 있었다. 반면 미래에는 앞서 제시한 인재상에 맞는 역량, 즉 길라잡

이, 융합·협업, 창조적 정보조합, 감성적 교감에서 높은 능력을 보이는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선발제도로는 이러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 

것이다. 결국 현행 공채제도의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에 걸맞은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순한 IQ와 암기력보다는 EQ,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인성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융합형 직무중심 시험제도가 필요하

다. 둘째, 일회성 시험이 아니라 적정 기간에 걸쳐 공직자로서의 인성

과 적성을 훈련받고 검증받은 사람 위주로 선발해야 한다. 셋째, 공직

지망생이 사교육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교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넷째, AI를 활용하여 비용과 공정성

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처음부터 입직계

급을 구분하여 시험보지 말고 추가 검증 및 훈련결과를 통해 부처별

로 입직계급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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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평가 및 보상 방안

현재 근무형태 및 평가 기준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

다. 이로 인해 근무상황에 대한 감독이 곤란한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근무상황보다는 결과물에, 감독보다는 자

율에 평가의 방향을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치창출에 근거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는 사무공간이 축소, 해체됨에 따라 언제 어디에

서나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보다 창출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to 6’와 같은 획일적 근무형태가 아니라 

원격근무나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가 토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공직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형식적 

경쟁과 과도한 경쟁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 경쟁이란 겉

으로는 경쟁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연공서열 혹은 ‘나눠먹기’ 식

으로 경쟁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반면 과도한 경쟁은 신

자유주의식 행정으로 정의되는 신공공관리를 토대로 확산된 경쟁

이 협업을 방해하는 상황에 해당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쿠피티션

COOPETITION(COOperation + comPETITION)’이라는 신개념이 도

입되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진다면, 경쟁과 협업 모

두에서 긍정적인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승진 및 인재 활용방안

현재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최고의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지나친 승진경쟁은 조직문화를 피폐하게 할 뿐

만 아니라 패자는 조직몰입도를 상실하게 된다. 미래 공직사회에서는 

서로 가치나 문화가 다른 ‘패스트 트래커fast-tracker’와 ‘포스트 트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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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racker’가 등장할 것이다. 

포스트 트래커는 궤도track를 초월post한 직원들을 말한다.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중하위직에 머무르면서 여유시간을 갖거나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에 가치를 두는 집단이다. 이들에게는 승진이나 보상이 아닌 

여가 확대를 통해 각자가 바라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반면 패스트 트래커처럼 성취욕이 강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에게는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

다. 도전적 직무로 이동 배치하여 도전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

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포스트 트래커와는 차별화되는 역

량평가와 역량교육, 그리고 경력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즉 현재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이 받아야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승진 단계별 

궤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다. 다만 패스트 트래커에게 요구되는 책임

성과 투명성의 수준은 이전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증대될 것이란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미래 국가의 경쟁력은 여성 인력과 경륜을 갖춘 (조기)은퇴자 활용

에 따라 크게 차별화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이 단기간

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경쟁력 있고 

경험 있는 제한된 인력 풀을 십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또 

다른 현상인 고령화를 염두에 둘 때, 조기은퇴 추세가 대세를 이루는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은 경륜 있는 인력수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국제사회와 시장을 상대로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한국은 현장경험을 통해 축적된 조기은퇴 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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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다. 하나였던 국가와 민족의 단

위가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분단되었으므로 통일은 비정상적인 

국가형태를 온전하게 되돌리는 과정이며 국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전

략 목표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아시아 지역이 세계의 경제, 

정치, 과학기술 및 문화융성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통일한국이라는 시나리오 속 우리의 위상과 역할은 파격

적일 것이다.  

분단체제의 문제점과 통일이 가져다 줄 미래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분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만큼, 분단 상황은 한국 사회의 혼란과 불행의 원인과 배경이다. 분

단은 국토의 물리적 분단을 넘어 체제로서 구조가 되었고 제도가 되

3 통일:
유일한 방법, 상호존중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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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분단은 또 사회적 문화가 되었고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가치관, 

이념이 되었다. 분단구조, 분단제도, 분단문화, 분단이념들이 횡행하며 

분단의 자기완결성이 고착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분단

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병

리현상들을 확산시키는 핵심기제로 작동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비

극을 넘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불안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다만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되지 않는다

면, 분단 상황보다도 못한 통일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거 통일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논의와 준비 없이 통일했다가 갈등만을 초래하게 

된 남북예멘의 사례에서 보듯이,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오히려 분단 

상태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7,500만 하나의 민족이 주체가 되어 

자유와 정의,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세계평화주의를 실천하는 국

가여야 한다. 통일은 분단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 통일한국 

구성원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국제무대에서 통일한국의 위

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은 분단시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며 

구성원들의 권리 신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제

공할 것이다. 하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통일한국이 차지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 및 번영 가능성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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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위상 강화

분단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상당한 외교적 손실과 

국제적 위상 추락을 초래했으며 정치군사적 자율성과 자주권에도 손

상을 입혔다. 남북이 국제정치의 외교무대에서 상호비방하고 경쟁하

는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외교적 편익들은 주변 국가들이 누려왔

다. 군사적 자주권과 외교적 자율성의 제약은 국가 및 국민 존엄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한다. 

통일한국의 인구를 7,500만 명으로 예측할 때, 통일 이후 우리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선진국은 미국(약 3억 2,400만 명), 일본(약 1억 2,700만 

명), 독일(약 8,100만 명)밖에 없다. 프랑스(약 6,700만 명), 영국(약 6,400만 

명)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로 부상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발언

권과 위상이 높아진다.   

통일은 동북아 정치안보 지형의 안정화를 수반할 수 있다. 분단해

소 과정에서 동북아 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인인 북핵문제가 해결됨으

로써, 통일한국은 비핵·평화국가의 위상을 갖추며 협력적인 국제질서

를 선도할 수 있다. 아울러 인류의 평화와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국

가로서 국가의 품격(국격)이 제고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경제적 번영의 기틀 마련

통일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수반할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 경

제가 저성장과 불황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우리

에게만 주어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투자금융기관

인 골드만삭스는 2009년도에 남과 북이 점진적, 평화적 통일을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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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경제규모를 매우 높게 예측한 바 있다. 북한의 성장잠재력이 실

현된다면, 미 달러화 기준으로 통일한국의 GDP가 30년에서 40년 후 

프랑스와 독일을 추월하고 일본까지도 앞지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이러한 예측에 따르면 2050년 통일한국의 규모는 미국을 제

외한 대부분의 G-7 국가와 동등하거나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

하다. 

통일한국의 경제상황은 기존의 남북협력과는 질적·양적으로 차원

이 다른 번영과 발전을 예견하게 한다. 가령, 북한 전 지역에 장기간에 

걸쳐 전개될 거대규모의 국가급 SOC와 대규모 산업인프라 건설시장

은 1980년대 우리 경제의 호재였던 중동특수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

다. 또한 이미 오래전에 경쟁력을 잃은 섬유, 전자 등의 노동집약산업

만 하더라도 남과 북이 만나면 다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다.1 더 나아가 우리의 고급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고급노동력, 싼 임금, 

상당한 지하자원과 결합하면 전례 없는 경제 대도약의 동력이 될 가

능성이 있다.

그밖에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정은 ‘코리아 리스크’ 해소로 국가브

랜드 가치 상승과 해외투자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불어 남과 북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한반도는 세계적 관광 명소

로 발돋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남북 경제교류 및 통합 과정은 대한

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문제들을 해소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과제, 청년실업 문제 등은 소위 통일경제의 활성화 과정

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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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을 위한 전략 방향  

통일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과 과정이 무엇

인지에 대한 정의와 이를 위해 어떤 노력과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통일 개념: 평화의 연장선상에서의 통일 

통일은 평화를 바탕으로 한다. 평화는 남북 적대관계와 군사적 긴

장이 사라진 상황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통일문제 논의 자체를 부담스

러워하는 이유는 가능하지도, 가능할 수도, 가능해서도 안 되는 통일

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붕괴로 휴전선이 허물어지고 단일한 

경제체제와 법제도 속에서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고 완벽한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아가 미래에 가능할 수도 

없고, 통일의 목적과 가치 측면에서 추구할 수도 없다.2 평화의 정착과

정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인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의 가치

에도 크게 반하는 모습이다. 그것은 첫째, 현재의 남한과 북한이 처한 

상황과 구조상 어느 일방이 일방을 극복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는 것

이고, 둘째, 북한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붕괴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셋째, 분단체제 70여년의 남북관계 구조상 급격한 통일은 남북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현실적

인 통일은 평화의 연장선상에서의 통일이다. 

통일 방법: 합의에 의한 통일 

통일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다. 그런데 남과 북이 현재 처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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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상호합의에 의한 통일 말고 가능한 통일은 없다. 합의에 의하지 않

은 통일은 결국 전쟁밖에 없다. 남과 북의 전쟁은 철저한 공멸이므로 

전쟁에 의한 통일은 통일전략이 될 수 없다.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로 설명하지만, 흡수통일 이전에 독일 통일은 

형식적으로는 상호합의에 의한 통일이었다. 동독의 몰락으로 서독이 

흡수한 통일이 아닌, 동독 의회가 통일을 합의·승인하고 동서독 양측

이 동등한 자격으로 합의하여 이룩한 평화적 합의통일이다. 역대 한국

정부 역시 남북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공식 입장으로 

표명해 오고 있다.

통일 원칙: 상호존중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존중할 경우 적대적 관계 해소의 기

회가 생기고, 점차적으로 평화가 제도화되고 구조화되면 분단해소의 

길이 열린다. 상호존중에 입각한 평화와 통일 과정은 ‘다름’이 상당 기

간 공존하는 가운데 분단 상황이 해소되는 과정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통일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4개의 합의는 박정희 대

통령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1991년 남북기

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10·4선언이라 할 수 있다. 평화의 길을 모색했던 과거 네 차

례의 합의에 공통적으로 담긴 핵심적인 정신은 ‘상호존중’이다. 

통일 단계: 평화와 통일의 과정

대한민국의 공식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1989년 노

태우 정부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가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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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발전시켰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3를 통일의 3원

칙으로 하여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로 상

정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남과 북이 상호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적대·대

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해가면서 남북연합의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3단계 

통일과정 가운데 ‘화해협력’에서 ‘남북연합’으로 가는 사이에 정치군사

적 신뢰구축을 거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의 과정을 

통칭하여 ‘평화체제’로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 방

안은 단계를 달리 할 뿐, 우리의 국가연합제와 유사하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연방’ 개념과 ‘국가연합제’가 유사하게 수렴한다고 보고, 그 방

향에서 통일을 추구해가기로 합의한 것이다.4 

통일한국을 향한 구체적 실행 방안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

을 장기적 차원의 과제라 설정하고 통일지상주의에서 탈피, 화해와 협

력의 구도 아래에서 통일여건을 조성해간다는,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에 충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은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적 역량과 국민의 지지를 

통합하는 정치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책의 서

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를 제시

했다.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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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주변국들과 평

화롭게 공존하는 국가를 지향한다.    

국민 공감대 형성 

과거 통일논의는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다가 1993년 북핵문

제가 야기된 이후 국민들의 무관심과 비관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통일

이란 민족적 과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통일논의의 불씨를 살려두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 역할분담 및 협조 등

이 필요하다.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대북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야 한다. 또한 통일논의를 추진할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

아울러 올바른 통일교육과 홍보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한다. 통일 담

론을 각급 학교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입시키고 단계별 교재를 개

발하여 지속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 다양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통일의 편익과 혜택에 관한 공감대를 점차 확산시켜야 할 것

이다.

국민통합이란 관점에서 탈북자와 해외동포 전략도 새로 정립해야 

한다. 3만 명을 넘어선 국내 정착 탈북자에 대한 관리는 향후 남북통

합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노력은 통일 과정에서 초래될 혼란을 최소화하는 필수적 작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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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역량 강화 

동서독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로 언제든지 긴장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지역이므로 한반도에서의 안보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통일대비 국제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

와 대중외교 강화가 필수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안보를 정

착하는 데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과거 냉전 시기에 유럽의 유

럽안보협력기구가 독일 통일에 유리한 터전을 제공했던 사실을 유념

하며 우리의 통일외교는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을 촉진하

는데 기여해야 한다.   

통일재원 조달  

통일재원 조달도 중요하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1조 원에 이르고 

있으나, 통일대비를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통일재원 조성방안

으로는 통일세 등 세금분야에서의 재원조성, 남북협력기금과 연계한 

통일재원 조성, 채권발행, 해외자본의 차입 등을 들 수 있다. 통일복권

을 발행하거나 통일마일리지를 채택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남북관

계나 국내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의 이런 노력이 단기간에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지도층이 국가

의 장래에 대한 철학을 갖고 통일과정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해 가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 협력 분야의 확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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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래사회 변화의 주요 동인인 과학기술, 자원,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은 상당한 기회와 발전 가능성까지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은 기초과학분야, 줄기세포5 등의 생명과학분야, 

군사분야,6 위성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남북의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초과학과 기술력을 산업

기술로 변환시킨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원분야

의 협력은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다. 북한은 석유,7 희토류,8 우라늄, 마

그네사이트, 텅스텐, 흑연 등 희귀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특히 석유와 희토류는 국제정치적으로 북한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changer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화두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온 나라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화 정책’을 통해 

북한식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ICT 

분야에서 각각의 우수성을 활용하면 다양한 협력방안이 나올 수 있

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남과 북이 

미래사회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듯 단

기적 통일달성에 앞서 평화정착에 초점을 맞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노력과 남북협력의 확대는 실질적인 남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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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자체

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에 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한

국의 경우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미래를 우리 뜻대로 만들어 나갈 독

자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 간의 상

호작용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세계의 중요한 추세들을 파악하면 가

능한 미래의 선택지 가운데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한국만의 미래상

을 다시 추려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30년 후 한반도와 

국제정치의 미래를 예측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미래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30년 후 한반도와 우리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동북아

시아 질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좌우되지만 국제 정

4 외교:
평화전략, 열린 지역주의, 국제공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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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제 환경과 주변 강대국의 선택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갈등과 협력의 혼재: 불안한 현상유지

향후 30년간 한반도의 상황은 지금과 같은 갈등과 협력의 혼재상

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늘날 한반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된 

구시대적 냉전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이중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평화와 위기의 구분은 불분명해지고 불안정한 평화

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한반도의 ‘불안한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다음 상황에서 가능해진다. 

김정은 체제는 ‘경제발전과 핵 보유’라는 병진정책을 유지하며 선군정

치 기조 하에 북한 군부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 나간다. 북의 군사적 

도발과 이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응징이라는 악순환이 되

풀이된다. 북한의 핵 야망과 군사적 긴장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강

화를 가져오고 이는 한중관계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미중

관계와 한중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정

착을 어렵게 만들 개연성이 크다. 물론 미국과 중국 간에는 상호 무시

할 수 없는 경제적 의존관계로 인하여 이 시나리오에서 남북 간에, 또

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남북대립은 더욱 고착화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도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된다.

전쟁과 파국의 길: 악몽의 시나리오  

미래 안보상황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과 파국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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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추세대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 보유국가로 

자리 잡게 되면, 한국은 보다 강력한 안보조치를 취하게 되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인한 미중관계 및 한중관계 악화, 독자적 핵무

기 개발 등 다양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한 군사적 대결을 보다 첨예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향후 30년 동안 북한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

다. 그러나 급변사태가 흡수통일로 이어지거나 북한 사회 전체의 총체

적인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미 연합전력이 북한의 안

정화를 위해 북한 내 군사개입을 선택하게 되면 한반도 상황은 더욱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중동 사례에서 보듯이 안정화를 단기간

에 구축하지 못할 경우, 내전양상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수도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의 관여로 이어져 국제전 양상으

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시되는 것은 역내질서

의 불확실성이다. 미중관계가 상호 불신이 쌓이면서 적대적 관계로 변

모한 가운데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하려 하고, 미

국은 기존 동맹관계를 지키려는 경합을 벌이거나, 또는 센카쿠(다오위

다오) 등 영토 문제를 둘러싼 중일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번질 경우, 한

국은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는 한, 한국은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고, 충돌이 일어나면 미

국과 일본의 편에서 분쟁에 연루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 다자주의 시장질서와 아시아 평화중심 국가

앞서 논의한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파국 시나리오는 안보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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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국가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시나리오이다. 반면 이러

한 갈등과 파국 상태를 시장이 극복해 나가는 안정적인 평화와 번영

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위 ‘역逆아시아 패러

독스’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안보적으

로 갈등관계에 있더라도 무역과 통상활동 등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의 

길로 진화하는 질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질서는 1945년 이후 미국이 중심이 되어 구축한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확산 속에서 공고화 과정을 밟게 된다. 다시 말해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가져온 중상주의, 근린궁핍정책 등

을 봉쇄하는 다자주의 시장질서와 국제협력 제도를 정착시킨 질서이

다. 이러한 추세는 동북아시아를 비껴가지 않았는데 한중일 간의 무

역 및 투자의 확대 등으로 정치·안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상활동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낸다면 동북아시

아의 갈등과 파국이라는 시나리오를 피하고, ‘아시아의 패러독스’가 아

닌 시장과 안보 협력이 함께 굴러가는 ‘아시아의 미러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한국이 이끌어내는 데 

있어 중심 기조가 되는 것이 ‘아시아 평화중심국가’라는 비전이다. 

이러한 아시아 평화중심국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

가 바로 남북한 주도의 북핵문제 타결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존

중을 바탕으로 평화공존, 교류협력 강화, 협력과 통합의 제도화를 통

해 남북연합과 같은 사실상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한

반도에 평화가 오면 동북아시아 내 다자주의 시장질서 안에서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번영이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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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독스’로부터의 탈피를 수반하게 된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남북한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이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구체화한다면 이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군

사안보적 틀 또한 마련된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공동안보, 포괄

안보, 협력안보’에 기초한 집단안보체제를 추진할 때, 영속성 있는 평

화 비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

미래전략: 평화전략, 열린 지역주의, 국제공헌 국가 

‘대전략’이란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전술 등을 총괄하

는 것을 의미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의 생존, 번영, 가치를 확

보하기 위한 지도자의 비전, 이론 등을 지칭한다. 따라서 외교정책, 

군사전략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 외교안보정책이

라 정의해도 무방하다. 비스마르크의 ‘균형외교’, 히틀러의 ‘생존공간

lebensraum’, 그리고 닉슨과 키신저가 추진했던 ‘데탕트détente’등이 대표

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면 30년 후 아시아 평화중심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전략이 필요한가? 화해, 협력, 공진화에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전략’, 협력과 통합에 기초한 ‘열린 지역주의전략’, 그리고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국제공헌국가전략’을 모두 아

우르는 미래지향적 구상이 필요하다.

한반도전략: 평화전략(화해, 협력, 공진화)

무엇보다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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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인식이 중요하다. 남북한이 

안정적인 평화공존으로 들어가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그만큼 줄어들

게 마련이고 대미 군사의존도가 감소하면 한중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확보되고 북중관계도 균형 있게 건설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가장 바

람직한 것은 기존의 남북한 합의에 기초하여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 체제의 붕괴를 도모하는 

흡수통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과 북이 최고위급에서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선언이 명시

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남북한 간에 체제와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존중의 바탕 위에서 화해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도가 바람직하

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주권을 가진 남과 북이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

체를 만들 수 있고, 이는 사실상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는 북미관계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핵문제 선결 없이는 어렵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의 실타

래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

포기=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 및 관계정상화’ 등식이 성립될 수 있

도록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형식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북미수교

에 관한 기본조약만으로도 한반도 평화의 법적 보장은 가능하다. 따

라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양측 간의 합

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독하는 동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는 작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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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전략: 열린 지역주의

한반도의 미래는 동북아 정치, 경제 지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미중, 중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

다. 특히 미중, 중일 대립구도에서 어느 한 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거

나 핵무기를 가진 중간세력 국가가 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

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다자주

의 시장질서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이른바 

‘열린 지역주의’로 한국이 지역협력과 통합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작업

이다. 경제부분에서는 한중일 3국 FTA를 시작으로 북한, 러시아, 몽골

까지 참여하는 동북아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공동

체 노력은 외교안보분야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재가동되어 9·19 공동성명의 합의가 구체적으

로 이행되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출범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 또는 통일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시장, 문화, 안

보, 인적 교류의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으며, 동

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네트워크형 거점국가로서 자리매김 할 수도 

있다. 과거 역대 정부가 제주도를 동북아 평화거점으로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지식공동체 구성을 도모했듯이, 동아시아 속에서 

한국의 위상 재정립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세계전략: 글로벌 공공재 제공에 기여하는 국제공헌 국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수준의 전략뿐만 아니라 세계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오일쇼크나 9·11 테러 등과 같은 세계적 갈등과 위험이 동북

아시아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 평화중심 국가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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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어야 우리가 동북아전략을 효

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야 가능한 것인데, 특정 국가 중심의 일방주의적unilateral 

글로벌 거버넌스 질서가 아닌 다자주의 제도 중심의 다자질서pax 

universalitas 구축을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공헌 국가’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에 따른 제한적, 도구적 국제공헌이 아니라 세계

의 안정과 평화유지, 빈곤퇴치, 기후변화 해결 등 글로벌 공공재 제공

에 기여함으로써 이루어내는 국제공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

제기구에서 중추적,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주요 핵

심영역에서 새로운 규범과 원칙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

다. 특히 앞으로 세계정치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구성원리와 작동방식

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만의 고찰

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미 강대국들 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

권을 잡으려는 기술패권 경쟁이 시작되었고,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

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논의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앞서 제시한 미래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걸맞은 

국가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불안정

한 한반도 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나 중국 등에 기운 편승



492

전략을 불가피하게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경성 권력hard power

전통적 의미의 국력은 영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 등의 

종합으로서의 국력, 즉 경성 국력을 뜻한다. 영토는 제한되어 있고 저

출산·고령화 사회를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히 군사력은 

주요 변수이다. 향후 30년을 지내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는 필수적이다. 이 때 한미동

맹은 상당 기간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다만 동맹에 대한 의존도

를 축소해 가면서 자주적인 군사력 건설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연성 권력soft power

연성 권력은 국제사회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받는 존경과 사랑을 

외교적 영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다.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잘 지키

고 약속을 이행할 때 신뢰성이 생긴다. 두 번째 요소는 정통성이다. 국

제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하고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그 국가를 신뢰

하고 추종하는 협력국가가 많아질수록 정통성의 정도는 높아진다. 세 

번째로는 매력 국가가 되는 것이다. 문화적인 호소력, 국민이 가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품격이 갖춰질 때 매력 국가가 가능해진다. 마지막

으로 설득력이다. 한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비전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힘이 필요하다. 신뢰성과 정통성, 그리고 매력이라는 기반 위

에 설득력 있는 논리와 담론을 만들어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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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파워network power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이 무수한 연계망으로 얽혀진 거미줄과 같

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NGO, 심지어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한 그물망의 외연과 강도가 

클수록 그 나라의 국력은 증가하게 된다. 한국이 인적연계망, 지적연계

망, 아이디어연계망의 거점국가가 될 경우, 우리는 더 큰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싱가포르가 동남아의 네트워크 거점국가가 

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벨기에, 네덜란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아시아 평화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

에서 고도화 된 IT역량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역량을 증대해야 한다.

사안별 연합issue-based coalition

냉전 종식 이후 각국의 국가 이익이 사안별로 차별화되는 시대로 

진입해 왔다. 국가이익이 사안별로 차별화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기후변화라는 사안에서는 한국과 같이 화석연료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끼리 이익이 일치하고, 대체에너지나 에너지 효율이 좋은 

독일은 일본 등과 이익이 일치하는 반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

서는 한국, 중국, 북한의 이익이 일치하고, 일본과 미국이 일치하는 차

별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는 과거 6자회

담 당시 한국, 중국, 러시아 입장이 비슷했던 적이 있고, 또 정권에 따

라서 한국, 미국, 일본 입장이 비슷했던 적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

안별 연합 전략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선도하여 5개국의 선호도를 수

렴시키는 외교를 해야 한다. 앞으로의 외교는 사안별로 국익을 계산하

여 국가 간 연합을 결정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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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단결력internal cohesiveness

내적 응집력은 무형의 국력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정치사회적 통합의 정도가 높을수록 국가의지는 강고해지고 대

외정책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아지는 반면, 그 반대도 

성립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국사회 내 보수, 진보 간

의 오랜 갈등이 이러한 반대의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

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구하고 수준 높은 통합을 이뤄내는 노력

이 필요하다.

스마트 파워와 정책수립 및 이행능력

스마트 파워smart power라는 개념을 제시한 하버드대학의 조셉 나이

Joseph Nye 교수는 스마트 파워를 “외교, 국방, 개발원조 등 소위 하드

파워와 소프트파워의 모든 수단들을 현명하게 통합하고 연계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즉 스마트 파워란 정책수립과 이행능력을 뜻한다. 

국가안보 관리에 핵심적인 것은 지도자의 비전과 통찰력,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또한 국가정보능력과 더불어 정보

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뛰어

난 정책분석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의 과제와 이행전략을 연구

하는 싱크탱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드파

워가 되는 데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한국이 아시아 평화중심 국

가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합당한 지향점이 바로 ‘스마트 파워’라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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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사회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삶의 

영역에 깊이 침투해 있다. 이에 따른 변화는 이전 3개의 혁명을 통해 

경험한 변화와 차원을 달리한다. 국방체계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

처해야 한다. 그동안의 과학기술은 인간이 설계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

되는 기능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은 기능적 한계를 넘어 지능의 영역에서도 작동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기계가 가지게 된다는 것

은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게 한다. 때문에 변화

된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안보 및 경제전략은 기존의 방법과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 

5 국방:
정보군-작전군-군수지원군으로 미래 군 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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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사회의 특징과 전장 환경

급속히 변화하는 중심에는 사람과 과학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과의 협력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고 

있고, 과학기술은 서로 다른 영역이 교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잉태시

키고 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안보분야에서도 군 관련 종사자만이 

아니라 민간 우수 전문집단의 지혜를 더하는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명 존엄성 증대 사회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을 가지게 되고, 

지능을 가진 기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면 인간의 가치관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이는 생명의 존엄성이 더욱 부각

되는 반사이익 역시 창출할 것이다.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증폭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나 행

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행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의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정부의 미흡한 대비로 

인한 인재를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표출했다. 생명 존엄성과 기본

권에 입각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마땅히 국민의 생명을 제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하며, 전력증강의 목표도 여기에 맞추어야 할 것

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초연결사회 

“공기나 물처럼 어디서나 언제나 존재 한다”는 의미의 라틴어 ‘유비

쿼터스’는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표현하

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유비쿼터스 초연결사회’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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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원하는 기기들을 통제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생활의 주변기기(자동차, 냉장고, TV, 시계, 

안경 등)에 스마트 컴퓨터가 내장되고 IoT로 서로 연결되면서 가능해

질 것이다. 

유비쿼터스 초연결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은 5G 통신기술, 

인공지능, 드론, IoT, 3D프린팅,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

터 등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유비쿼터스 초연결사회에서 안전하고 신

속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귀속 기기들을 실시간 통제 가

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D프린팅 기술로 

DIYDo it yourself가 활성화 되고 원하는 도구나 상품을 스스로 생산하

거나 개인 맞춤형의 주문생산 시대가 될 전망이다. 또 드론은 이러한 

상품을 실시간으로 운송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는 대량생산 

판매보다 소품 다종의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변모하여 개인

의 취향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개인소비시대가 될 것이다. 

지능 디지털 자동화기계 사회

지금까지의 자동화는 인간이 프로그램화시킨 범위 내에서 기계가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기계나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기계나 로

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지능 디지털 자동

화기계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교통 시

스템은 지능자동화기계 사회의 표본이 될 전망이다. 로봇비서, 로봇의

사, 로봇변리사, 로봇변호사도 지능자동화기계 사회를 이루는 데 주역

이 될 것이며, 창의력 분야를 제외한 많은 인간들의 업무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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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주도 사회

지금까지는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법을 제정하여 사회를 통제하

는 정부 주도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사회를 통제

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보

안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지 저비용의 온라인 실시간 선거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

시간으로 국민 여론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행정은 이를 방관

할 수 없을 것이고, 국가 전반의 행정 역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 할 

것이다. 결국, 기존의 정부 주도 사회에서 SNS 주도 하에 움직이게 되

는 SNS 주도 사회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전장 환경

전장 환경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미래 세계가 인간의 가

치관과 과학기술 변화의 결과물이 되듯이 미래 전장 환경도 인간의 

가치관과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의 전장 환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생존성을 최대 보장하는 전장 환경(인간의 가치관에 대응)

-4차 산업혁명 사회 환경에서 수행되는 전쟁(과학기술 발전에 대응)

즉, 미래 전장 환경은 과학기술을 최대로 응용한 육·해·공 및 우주 

등 4차원 공간에 IT환경을 추가한, 5차원 환경으로 구축될 것이고, 

인간의 생존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가치개념을 만족시키는 전장 환경

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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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생명 존엄성 증대 사회, 유비쿼터스 초연결사회, 지

능 디지털 자동화기계 사회, SNS 주도 사회 등의 4차 산업혁명 사회의 

특징은 미래전장 환경에 부응하는 전력구축 방향 설정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즉, 생명 존업성 증대 사회에서 국방은 병사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유비쿼터스 초연결사회에서의 국방 분

야는 NCW(Network Centric Warfare: 네트워크 중심 전쟁체계) 구축으

로, 지능디지털 자동화기계 사회에서의 국방무기체계는 무기 자동화 

및 무인 무기체계화로, 그리고 SNS 주도 사회에서는 C-NCW(Civic-

Network Centric Warfare: 국민 네트워크 중심 전쟁체계) 구축으로 연결

할 수 있다. 

미래 군사전략과 전력체계

무엇보다 군사전략은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되는 전략으로 전환시

킬 필요가 있다. 즉, 최소한의 인명손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파괴로 전쟁을 종결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도발 시 응징’ 

전략은 전면적인 전쟁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전면전은 상호 막대

한 인적 손실과 물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상호 승리가 없는 공멸이

라는 전쟁 결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전략은 전쟁 자체를 불용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

다. 전쟁을 불용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교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막강한 전력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핵무기 

보유는 전쟁 불용의 한 방법이 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핵을 통한 

전쟁 억제는 자칫 이것이 실패할 경우 대량살상과 공멸을 불러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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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전략이라는 한계가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새로운 전략은 핵 이외의 다른 방안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곧 상대보다 우월한 미래 국방 전력체계이다.  

NCW 구축

미래 유비쿼터스 초연결사회에서는 전력증강 방향도 군 전체를 하

나로 묶는 초연결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개념

의 NCWNetwork centric warfare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NCW 개념은 

지휘통신에 한정된 것이라면, 새로운 개념의 NCW는 정보, 통신 및 작

전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묶어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전생지휘 시스템이다. 즉, NCW는 정보 우선에 근거한 작전을 전

개하기 위하여 탐지기, 결정권자, 타격체를 모두 한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하여 전투를 지휘하며 전장 인식 공유, 지휘 속도 향상, 작전 속도 

증가, 치명성 및 생존성 증대, 그리고 작전 동시 통합 능력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한 전쟁 운영체계이다.   

완전한 NCW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군 지휘 통제망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 플랫폼에 모든 정보센서, 무기체계 및 군 장비

들이 IoT로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각 센서에서 얻어지는 정보

가 중앙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되고, 빅데이터 시스템이 이를 관리하며, 

사전에 설정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전장을 자율 지휘할 수 있는 

NCW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NCW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IoT 기

반의 네트워크 개발 및 빅데이터 기술, 모델링 및 모의실험modeling and 

simulation 기술, 인공지능, 첨단 센서 등 핵심 기술의 응용 및 융합이 필

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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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W는 IT환경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이다. IT환경의 특

성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금의 기술수준으

로 보아 모든 전쟁프로세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NCW

가 탐지, 결정 및 타격의 전 과정이 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타격 기술에 한계가 

있다. 타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에 버금하는 

타격수단이 필요하다. NCW 운영에 합당한 최적의 무기체계는 레이저 

무기와 같은 DEW(Directed Energy Weapons: 지향성 에너지 무기)이다. 

DEW에는 레이저 무기 외에도 전자빔을 발생하는 전자총Electron Beam 

Gun과 같은 무기가 있다. 지금의 연구 추세로 보면 레이저 무기는 곧 

실용화가 될 것이며, 100~200km 사정거리에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무기도 15년 이내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능화 및 자율화 무기체계 구축

생존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간(군인)의 전장 노출을 가급적 줄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모든 무기와 장비를 무인화 및 자율화시키는 것

이다. 미래사회 특징의 하나로 지능디지털 자동화기계 사회를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미래군 전력 구축 방향도 모든 장비와 무기체계를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성을 확보하고 전투력 증

강을 위한 최선책이다.

C-NCW 구축

미래사회는 SNS 주도 사회이고 전쟁은 국민 총력전이다. 따라서 국

방 분야의 NCW를 민간분야까지 연결시키는 C-NCWCivi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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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c Warfare를 제안한다. C-NCW 체계 구축으로 전쟁 발발 시 전쟁 

상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구할 수 있

고, 국가적 가용자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NCW

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과 동원령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군의 구조와 조직 전략

군 구조는 전쟁 영역domain과 궤를 같이 한다. 해상과 육지만이 전

쟁 영역이었던 때에는 육군과 해군만으로 군의 구조를 편성하였다. 공

중이 전쟁 영역 안에 편입되면서 공군이 창설되었다. 지금은 우주 공

간과 사이버 공간이 전쟁 영역으로 추가되었다. 그렇다면 추가된 2개

의 전쟁 영역을 담당할 새로운 군이 창설될 시점일까? 

정보군-작전군-군수지원군 구조로의 변화 필요

전쟁 영역의 확대에 따라 군을 증설하는 것보다, 새로운 차원의 변

화를 수반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전과는 다른 측면

에서 군 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흡사한 

기계, 그리고 인간과 같이 사고하는 기계의 출현으로 만들어지는 혁명

이다. 우리 군도 인간의 신체 기능과 흡사한 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진화해 왔다. 첫째 기능

은 정보information 획득 및 판단 기능이다. 우리의 뇌는 외부로부터 정

보를 획득하여 신체의 반응 기관에 전달하는 중앙 통제소이다. 즉 눈, 

코, 귀, 혀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와 손과 피부의 촉각으로 얻어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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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종합 판단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행동을 지시한다. 두 번째 기능

은 행동actuator 기능이다. 손과 발이 이 기능을 담당한다. 필요시 나를 

위협하는 적을 제압하거나 방어하며,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 번째 기능은 우리의 몸 상태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신진

대사logistic 기능이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며 소화된 물질을 각 기관

에 공급하여 세포를 증식하거나 유지시킨다. 그리고 피를 만들고 피가 

원활하게 돌도록 하여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통로를 만들어 준

다. 이와 같은 정보, 행동, 신진대사의 세 가지 기능으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의 구조도 우리의 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군, 작전군, 그리고 군수지원군으로 구성하여 

미래의 전장 환경에 부합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 

이때 각 군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표 5-2> 미래 군의 임무

정보군의 임무 작전군의 임무 군수지원군의 임무

정보획득, 정보분석 및 전달

사이버 전장 관리 및 통제

지휘 통제시설 관리 및 통제

육지, 공중, 해상 전투 

관리 및 통제

특수전투 부대 운영

정보군 및 작전군 운영물품 

조달 및 공급

미래의 군 조직 모델

<그림 5-1>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군 조직 전환 개념을 토대로 한 

모델이다. 군 조직을 단일 전쟁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한 

몸과 같이 작동하도록 설계한 전쟁체계 모형이다. 이러한 모형으로 군

의 조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들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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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의 모든 가용 기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 개발의 방향키 역할

을 할 미래 군사전략 개발 및 정책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

을 위하여 민간 전문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림 5-1> 군 조직 모델

군 수지 원 군

정
보
군

작
전
군

N C W

C - N C W



5장(P).  정치 분야 미래전략 Politics 505

국가이익 수호, 외부침략에 대한 방위, 재난대응 등 국가의 안보를 

위해 모든 국가는 독자적인 국방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력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 군사 과학기술이며, 이를 현실화하여 군사

력을 육성하고 운용하는 개념과 방법 및 수단, 그리고 자원을 배분하

는 방향 등을 군사정책이라고 한다. 군사 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사전략

의 적용 등은 지금까지 주로 군 관련 종사자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

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국방정책

과 전략적 운용 환경 역시 과학 및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토대

로 역동적이고 때로는 복잡하며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

실한 환경에서 군사 과학기술의 전략적 운용과 구현은 국가 총체적인 

관점에서 군뿐 아니라 산업, 학계, 그리고 민간 전문집단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혜와 지식이 함께 모아져야 할뿐더러 이를 실천적으로 구

현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별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

6 군사기술:
연구개발의 확대와 민간 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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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군사기

술 개발은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다져줄 새로운 활로가 될 가능성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인 정보통신기술과 인공

지능기술을 군사기술(국방 과학기술)에 적용한다면 혁신적인 결과를 낳

을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미래의 전장 환경 

정치의 목표는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의 존립과 번영, 구성원의 

이익 및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전쟁은 이러한 정치행위에서 목표

를 달성하는 하나의 궁극적 수단이다. 

미래의 전쟁은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 육·해·공 및 우

주 등 4차원 공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한 5차원의 전장환경에서 수

행될 것이며, 인간 생존성의 최대 보장이라는 가치에 부합하여 발전

할 것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지식 및 정

보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

견했던 것처럼, 21세기의 전쟁도 지식과 정보가 핵심이 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플랫폼 중심의 전쟁 양상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으로 전

개될 것이고, 접적接敵, 선형線形, 근거리 중심의 전투에서 비접적, 비선

형, 원거리 전투가 함께 진행될 것이다. 또 일련의 순차적 연속작전에

서 병렬적, 동시적, 통합적인 전쟁양상으로 바뀌고, 물리적 공간 중심

의 전장에서 정보 우위, 정치적 의지 붕괴, 심리적 마비를 도모하는 정

보 및 심리적 전장공간의 확장과 같은 전쟁양상으로 진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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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래 전장은 군사력 사용을 수반하는 물리적 전쟁과 사이버전 

등 비물리적 전쟁양상이 혼재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무인체계, 로봇, 우주자동화체계, 그리고 사이버 및 

우주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 경쟁은 가속화 될 것

이다

또한 미래의 전장은 사람이 아닌 로봇과 무인기들의 싸움터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이미 알카에다 및 IS와 벌이는 대테러전의 상당 

부분이 무인기(드론)에 의지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더불어 미래에는 전쟁의 유형이 더 복잡해지고, 소규모전쟁, 국지

전, 테러 형태의 전쟁이 증가되며 전쟁의 개념, 방법, 수단들이 혼합 혹

은 융합되어 일어나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이 증가할 것이다. 특

히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관련 정보

기술, 전파식별 기술, 그리고 스텔스 기술, 정밀유도무기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바이오 기술, 무인로봇 및 비행 기술, 레이저 기술, 인공

지능 등은 전쟁양상의 하이브리드화와 함께 전장의 모습을 근본적으

로 진화시킬 것이다. 

미래 군의 기술전략 전망 

첫째, 미래의 전장 환경은 네트워크화의 특징을 갖는다. 전장의 여

러 기능들과 구성 조직들이 서로 연계되어 동시적이고 협동적으로 작

동되어야 하므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와 같은 융합과 수렴이란 거

대한 흐름 속에서 발전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군의 군사력 발전

은 디지털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미래군의 디지털화란 무기

체계나 전력구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통합되고 상호연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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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비되어 로봇, 무인항공기 운용의 자동화 및 무인화가 가능한 상

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개념의 대표적인 현대 전쟁수행 이론이 네트

워크 중심전NCW, Network-Centric Warfare이다. 이는 정보 네트워크 기술

을 기반으로 모든 전장요소를 연결하여 실시간 동시 통합적으로 수행

되는 전쟁 양상과 관련된 전장戰場 운용 개념을 말한다. 

둘째, 미래 전장은 기존의 물리적 전장 공간 외에도 정보적, 인지적 

전장 공간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새로운 전쟁 양상은 국가 대 국

가의 전투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비국가행위자가 전쟁의 주요행위자로 

등장하고 전투원·비전투원 구별이 모호한 ‘전쟁의 탈군사화’가 특징

일 것이다. 특히 게릴라전, 사이버전 등 비대칭전, 테러리즘 및 범죄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쟁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전쟁의 장기화 추세 속에 군사력 외에 정치, 경제, 외교, 정보 및 심리

적 요인이 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분쟁

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 및 방어 기술, SNS를 활용

한 정치심리전과 사이버심리전, 그리고 정보 및 인식 전장 영역에 대

한 군사정보작전IO, Information Operations 등 정보적 전장공간과 관련된 

기술 역시 발전될 것이다. 

셋째, 인간의 생존성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전장에서 인간의 생존

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인간(특히 군인)의 직접적인 전장 노출을 줄여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무기와 장비의 무인화 및 자동화가 전제

가 된다. 모든 장비와 무기체계의 무인화를 통해 미래군은 인간의 생

존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이것은 모든 국가의 군사력 발전의 지

향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미래군은 군인이 직접 나서서 적을 격멸하

거나 제압하는 것보다 로봇 등 장비나 무기가 적을 제압하는 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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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방식으로 발현될 것이다. 대신 인간은 방호된 안전한 곳에서 

이들 체계나 개별 무기의 운용을 기획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운영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레이저 무기10는 군사력 분야뿐만이 아니라 국가 위상에도 막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군사력 발전과 군사

전략과 전술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무인비행체,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인공위성 등이 전쟁

을 주도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그간의 핵무기

의 위상을 최대로 약화 혹은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레이저 무기

는 가장 주도적이고 경제적인 무기체계가 될 수 있다. 한 대에 수천 억 

원이 넘는 전투기 대신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헬기나 저가의 저속 

항공기가 공중을 제어하게 될 것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레이저 

무기의 생산단가가 저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효율의 

레이저 무기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의 핵심시설을 동시 무력화

하여 전쟁 수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기반작전EBO, Effect Based 

Operation 개념에 입각한 신속한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향후 레이저 무기가 외교적으로 핵무기 보유보다 더 우월

한 위치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 제어가 가능하

고 원격으로 적의 지휘시설,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제거

할 수 있는 기능 보유는 국제정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힘의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군 구조의 변화 방향 전망 

무기체계와 군 구조는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연계되어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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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기체계의 변화는 군의 구조 변화를 강요하게 되며, 반대로 군 구

조의 발전은 관련 무기체계의 발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

금의 군 구조 및 작전술operational art, 전술tactics은 기존의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하고 복잡한 전쟁

환경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첨단 IT환경에서는 더욱 그

러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IT 환경에서는 모든 지휘 및 

절차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분권화된 

유연한 구조여야 한다. 

미래의 IT환경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및 군 구조 등 군사력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군 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지리적, 인구적 특성과 변화추세

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이로 인한 인력의 감소로 군이 요구하는 인력을 충분히 지

원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또한 무기체계는 방호 및 안전을 최우선하여 설계되어야 하

고, 조직은 팀의 기능과 구성원의 단합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고려하

여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유연하고 통합적인 구조

와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래의 군 구조와 조직을 모듈

화 운용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레고lego형으로 상정해 볼 수도 있

다. 기능이 서로 다른 레고 방식으로 조직되고 훈련된 다원적인 기능

의 단위들을 조립하여 작전 목적에 맞는 단위 부대를 적시, 적소에서 

맞춤형으로 융합하여 다목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군 구조 등 군사력 발전의 효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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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첨단 IT환경을 배경

으로 5차원적인 공간에서 동시적, 복합적,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장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불확실성

에 대응해야 하며, 미래의 비선형적이고 비가시적인 전장 특성으로 인

해 군사력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

력의 총체적인 사용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군사기술 미래전략

군사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실행방

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특히 외부적으로는 국제관계의 변화를,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고려하는 유연한 방향설정이 필요

하다.

독자적인 정보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협력과 갈등이

라는 복잡한 국제관계를 맺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이 두 강대국의 중

간에 자리잡은 우리는 고래싸움에 끼인 새우와 같은 존재로 남을 게 

아니라, 고래싸움 속에서도 생존과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실리적인 외

교 및 안보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 우리는 가장 크고 현실적

인 북한의 위협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단기적 군사력 운용 

및 건설 방향은 우선적으로 전쟁 억제와 방지이다. 전쟁 억제와 방지

는 물론 합리적인 전쟁 가능성 판단을 위해 한국군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은 독자적인 정보체계 구축이다. 차세대 전투기 확보보다 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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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독자적인 정보체계와 사이버전 및 정보작전 체계 마련인 것이

다. 따라서 가용예산을 이 분야의 구축에 적극 투입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

축은 미·중·일·러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

라 주권국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스핀온spin-on적 교류 활성화

기술전략 측면에서 미래 군사력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수

民需의 첨단기술이 군사기술로 전환, 사용되는 스핀온spin-on적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군용 과학

기술이 민간으로 전환, 확대되는 스핀오프spin-off가 주요 흐름이었다.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웹web 기술이 일상으로 확대된 것이 스핀오

프의 좋은 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의 첨단기술이 군사기술로 사

용되는 스핀온이 중요시 될 것이다. 

물론 군용이냐 민수용이냐의 과학기술 분류는 그리 큰 의미가 없

다. 동일한 기술을 일부 스펙의 차이를 가지고 군에서 사용할 수 있으

면 군수용 기술이 되고, 민수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이 또한 민수

용 기술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군용이든 민수용이든 첨단과학기

술은 국가발전의 초석이고 국방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민군기술협력 

사업촉진법과 전담기구는 과학기술의 스핀 온오프의 창구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에서는 기술적인 교류 협력

과 효과적인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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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연구 인력 확충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기술 연구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구 810만 명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유사한 라

파엘Rafael(2002년에 국영기업 형태로 전환됨) 연구소에 1만여 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충분한 연구 인력 없이 국방기술 자립은 불가

능하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인력과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연구 인

력을 다 합쳐도 이스라엘의 라파엘 연구 인력보다 적다는 것은 우리

나라가 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

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민간 연구 인력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과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운영하

고 있는 민군협력진흥원의 운영 인력을 확충하여 민간연구팀 관리를 

전담토록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민간연구팀 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인원부족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기초 및 응용연구

와 민·군 겸용 기술 시험제작 연구까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민간(대학 등)의 기술을 군 전력화하는 데에, 그리고 동시에 군 기

술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데에 좋은 창구가 될 것이다. 

산학연 기술교류 확대 및 민간기업 협력 확대

산학연 연구 인력의 연계와 적극적 기술 교류 방안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과학기술의 연구 실적이 뚜렷한 몇 개 대학에는 국방과학기

술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도 필

요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로봇, 정보보안 등 미래기술은 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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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율적이다. 최근 KAIST와 GIST에서는 국방과학기술 연구를 전

담할 수 있는 연구기획 기구를 설립하고 미국 MIT의 링컨랩Lincoln Lab

과 같은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다른 많은 대학들 역시 산업계와의 연

계에 관심을 쏟고 있으나,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어려움과 제한

점이 많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국방과학기술 

개발에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기술과 민수용 기술로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기술duel use 

technology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책, 민간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올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

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보교류의 장이 필요한 것이다. 국방아키텍처

Ministry of National Defense-Enterprise Architecture 등을 통한 국방정보화 방

향과 방식을 공유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력 증대 및 군사기술 발전을 위해

서 민간 기업과의 협력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2016년에 민군 기술협

력에 투입된 예산은 1,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었으며, 민군 

기술협력 과제도 2015년 159개에서 2016년에는 191개로 20% 증가되

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군 기

술협력 사업의 효과는 7조 1,334억 원으로 추산되었고 1999년 이후 

정부가 투입한 6,097억 원 대비 11.7배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민군 기술협력 사업 촉진법’에 따

라 연구개발 촉진, 규격 표준화, 상호 기술이전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

력과 국방력 증진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높은 ICT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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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ICT의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정부가 무기 개발을 

하면서 얻은 원천기술을 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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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파를 맞이

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중앙정부 일변도의 국가거

버넌스 체계의 틀을 벗어던지고 지방분권형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의 전환에 매우 부합하기 때문이다. 지방

자치란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

도록 하는 정치시스템을 말한다. 25년 전 시작되어 민선 6기에 접어든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주민 개개인의 의사로 지역공동체를 변화시

키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제도 개선과 사회적 변화

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미약하고 중앙집권형 행정체제가 주도적인 한

국은 정치, 행정,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다원적이고 복잡한 시대환경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제의 비효율성은 대안적 국가운영 방안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

7 지방분권:
획일화와 하향성을 벗어나 다양성과 상향성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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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대두시켰다. 지방분권을 채택한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 및 국가경

쟁력이 그와 반대되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는 것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수행이 국가와 지역 발전을 가능하

게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지방자치 현황과 과제

분권적 국가운영은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

감대를 얻지 못했다. 특히 역대 정부의 분권화 정책 대부분이 저조한 

추진실적과 입법적 노력을 보였다. 새로운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강화는 절실하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중앙의 획일

성과 하향성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상향성에

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대표성 위해 정당공천 폐지

지방자치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대표

성의 확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 이는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정치

적 분권과 유사하다. 

우선 지역대표성의 확보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

야 한다. 정당공천은 지방정치인을 정당정치와 지역구 국회의원 확보

를 위한 지방정치에 집중하게 하여 주민을 소외시키는 역효과를 발생

시킨다. 이 경우 주민은 정당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주민으로서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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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 수행 및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되며, 거대 정

당에 의해 자기 권리의 무력화를 경험한다. 정당공천이 가지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여 년 간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제화는 대선공약에서도 수차례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개인 기득권 방어로 그 시도는 매번 무산되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한

다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이며,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문제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진다는 의

식에 맞추어 주민참여제도는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고 운영되어야 한

다.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 조례제정 청구 및 개폐청

구제 등 다양한 직접참여제도의 도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다. 주민의 직접참여는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에 대한 통제장치로 브레

이크 역할을 하고 비리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현재 

지역에는 주민의 직접참여에 관한 제도들이 상당부분 도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직접참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참여

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직접참여로 결정할 사안이 주민생활과 

직결되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참여절차와 요건이 까다

롭기 때문이다.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제도별

로 저해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적극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지

역문제의 해결주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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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의 효과

최근 문재인 정부는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 ‘자치분권 전략회의(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

부의 정치적·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자

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이러한 지방분권

적 국가운영체제의 효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

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한 논리

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질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효과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지역 소외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갈등은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앙정부의 통일적 처리방식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다원적pluralistic 사회일수록 소규모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의 갈등해결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중앙의 예산 

및 감사 등을 통한 정책통제, 지방정치에 공천권행사 개입, 자치법령의 

법률적 위계의 한계 등은 지역주민의 가치관과 다양한 의견의 반영을 

저해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역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기제로 기능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

과거 압축성장시대의 중앙 주도적·수직적 조직체계와 상의하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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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방식은 이제 급속한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국가채무의 증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잠식, 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등을 초래하며 한계에 다다랐다. 전 세계의 도시들이 국

경을 넘어 기업과 자본, 그리고 인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는 지방정부가 직접 경쟁의 주체가 되어야 한

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생존을 걸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며, 지역은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달하며 책임지는 ‘분권적 국가운영

체제’로 재편되어야 한다. 일례로 수도권 분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 OECD 국가들은 지방의 경제발전을 통해 국가의 전반적 경제력을 

높인 바 있다. 

국가 경제발전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중앙주도의 거점개발방식에 

따라 괄목할만한 총량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을 심

화시키고, 국가경쟁력 또한 저해했다. 모든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권

한이 중앙에 집중된 집권적 경제운영 체제에서는 특정지역에 과도

하게 집중되어 야기되는 부작용, 이른바 ‘집적의 불경제agglomeration 

diseconomies’가 발생하여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며, 지방의 경제발전 기

반 또한 희생된다.

사회문화적 효과

지방분권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방정부에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수요의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지역의 서비스 선호에 따라 공급의 수

준을 스스로 결정, 효율성을 확보한다면 지역 간 경쟁을 촉발하여 해

당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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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의 지역발전 패러다임은 중앙이나 외부의존적인 ‘장소의 번

영place’s prosperity’에서 지역 또는 주민자율의 ‘주민의 번영people’s 

prosperity’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업단지, 주택단지, 공항 

등 중앙의 지원을 토대로 외형에 치중하던 과거의 발전전략이 삶의 질

이나 행복감과 같은 지역주민의 만족감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서 출발했다. 지방분권은 지역 주체화와 지역의 창의적 발전을 위한 

선결적 조건이다.

그동안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했다. 역대정부

들은 지방분권정책의 추진 기구를 매번 운영했으나 형식적 수준을 벗

지 못했으며, 아직도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국가사무(8), 지방사무(2)의 

비율로 매우 미약하다. 자치 조직권 역시 기존 총액인건비제도와 유사

한 산정방식과 중앙의 개입을 답습하고 있으며, 자치계획이나 개발권

도 중앙편중이 여전히 심하다. 특히 지방분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주

민 스스로 재정적 책임을 확보하는 재정분권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

나 자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비중은 총 세수의 20% 수준이

며, 재정지출은 중앙(4), 지방(6)으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진다. 조세법

률주의 속에서 지방정부가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매

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적 분권수준이 낮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중앙의 관여는 정당성을 갖게 되어 지역문

제의 자율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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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전략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선도할 것이라 규정한다.11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로 요

약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분권형 국정운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정치적 분권 강화  

주민대표성 회복을 위한 정당추천제 폐지와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지

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이자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결정권을 행사하고 존재감을 확

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이다.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지역의 중요한 정책결정, 권한수행의 통제, 책

임성 확보 장치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활성화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저해 요인인 투표비용 절감, 주민소환제의 

까다로운 청구 또는 제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행정적 분권 강화

행정적 분권의 강화는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계획 및 개발권

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현재와 같이 중앙, 광역 

편향적 사무배분과 구분체계를 재검토하여 중앙-광역-기초 간 명확

하고 합리적인 사무재배분과 기능배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가 자주

적 행정사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12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분권자치를 확립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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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접한 사무를 강화해야 한다.13

또한 지방의 입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과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꾀해야 한다.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개

정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제한이나 의무위반

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의 새로

운 패러다임인 ‘주민의 번영people’s prosperity’은 지역이 주체가 되는 독

자적인 지역발전전략의 채택으로 가능하다. 지역이 주인과 자치의식에 

기반해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 발전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 

권한, 특히 계획고高권의 분권화와 개발권을 지방화해야 한다. 이는 지

방이 중앙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 결정하여 현지에

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및 이용의 재량권을 지방

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재정적 분권 강화

지방분권의 경제적 토대이자 현실적 실현수단인 재정분권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지방세입과 지출의 역전적 구조를 근

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자체 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방세를 세

율인상, 세원이양, 세목교환을 통해 그 비중을 현재 총 세입의 20% 

수준에서 적어도 OECD가 권장하는 수준(40%)을 목표로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 권한과 재원 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채무 및 지출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가령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및 과잉투자 개선 등 세출구



524

조 조정과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구노력 강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관리, 엄격한 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등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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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 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이어질 것이다. 국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개인 간에도 

보다 빠르게 상호 연결되면서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가 온라인과 오프

라인의 경계 없이 거대하게 형성될 것이고, 보다 지능화되고 정보화

된 단말기와 인공지능이 개인들을 뒷받침하고, 시민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범죄와 사회변화 

양상도 더욱 지능화되고 과학화되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분하

기도 모호한 형태의 변화가 전 사회영역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측

된다.

현재의 경찰능력이나 임시방편적 대응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조응할 

수 없을 것이기에 전면적인 대비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제 

막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파장으로 인해 안전 위협은 더욱 커

지고 있으며, 나아가 온·오프라인 변화로 인해 치안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

8 치안:
과학화, 정예화, 시민경찰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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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등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와 치안산업분야의 연관도도 높아지면

서, 치안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에 대한 전략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고 볼 수 있다. 

미래전망에 따른 치안의 미래전략 방향

시대에 따라 경찰의 역할이 바뀌어왔지만, 이제는 미래의 빠른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서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치안환경과 대응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치

안의 미래전략은 미래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

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리적 공간 속의 질서와 안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상공간 속의 질서와 안전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등 

치안환경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고 있다.  

미래환경의 변화 

시대를 관통하는 경찰의 핵심임무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이다.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존재이므로, 경찰 본연의 임

무를 완수하려면 미래사회의 변화양상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선제적

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미래변화 양

상을 7개의 범주(STEPPER: 사회, 기술, 환경, 인구, 정치, 경제, 자원) 측면

에서 살펴보면, 사회적으로는 초연결사회와 다문화사회로의 이동, 기

술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환경적으로는 오염 가속화, 인구 측

면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정치적으로는 개인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경제적으로는 지식경제의 부상, 그리고 자원 측면에서는 화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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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존과 신에너지 개발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적인 미래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우선 경제권과 문화권이 글로벌화하면서 초국가적인 범죄, 

질병, 테러, 여행, 거주가 증가할 것이다. 세계 인구는 증가하겠지만 선

진국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도 심각해지

고 있는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와 생태계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

며, 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대안 모색도 활발해질 것이다. 

재난, 재해, 사고는 점점 대형화, 다각화, 복합화, 전문화, 신속화가 뚜렷

해지며, 첨단 기술사회의 도래로 인해 개인화를 비롯해 도시화, 정보

화, 지식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생활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나노, 무인화 추세가 확산될 것이다. 그 결과, 오프라인

과 온라인의 경계는 더욱 흐려지고 온라인, 즉 사이버와 모바일로 경

제, 사회, 정치, 교육, 문화 등의 중심이 이동할 것이다. 

미래사회 범죄의 특성과 대응 방향 

미래 예측을 토대로 미래사회에 등장할 범죄의 주요 특성을 추론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첨단화이다. 첨단

기술의 발전은 범죄 행태에도 영향을 끼쳐 전통적 개념으로 접근하기

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지능화이다. 지식공유를 특징으

로 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범죄의 수단과 방법의 공유도 쉬워지면

서 지능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광역화를 꼽을 수 있

다. 물리적 공간, 그리고 비물리적 공간의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범죄

의 피해범위도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범죄의 비가시

화이다. 온라인 네트워크의 확장은 인간대면적 범죄보다는 비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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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관할구역’이나 ‘국내치안’

과 같은 종전의 지리적 개념으로 대응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

이다. 

<표 5-3> 미래범죄의 4대 특성

특성 내용 요약

1 첨단화
미래사회 첨단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범죄자의 학력수준 향상 등이 

범죄수단의 첨단화로 연결됨

2 지능화
네트워크의 발달과 지식공유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수단과 방법의 

공유가 쉬워지고, 지능범죄가 증가함

3 광역화 물리적·비물리적 네트워크의 발달이 가속화 되어 범죄의 피해범위가 확장됨

4 비가시화

물리적·비물리적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범죄의 결심과 실행, 피해 장소가 

점점 지리적으로 이격됨

이로 인해 경찰의 ‘관할구역’, ‘국내 치안’ 등 종전의 지리적 개념으로는 

미래범죄에 대한 대응이 힘들어짐

이러한 미래범죄의 특성과 세계적인 미래변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경찰이 미래에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복지서비

스 개념을 치안과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로 노인범죄가 증

가하고, 환경생태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사고나 재난에 

대한 예방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에서 치안복지서비스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첨단기술의 발달을 토대로 진화하고 있

는 지능형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시스템이나 인력의 전

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화뿐 아니라 생활 전반으로 확산

될 지능화, 무인화 등은 개별 방범과 경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

어 경찰기능의 일부를 민영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경찰이 추구

하는 패러다임은 과거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정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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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삼는 시대를 거쳐 이제 ‘참여와 공유’를 중시

하는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치안행정 자원봉사

와 경찰의 민간전문가 활용을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다섯째, 초국가

적 범죄행위, 국경이 없는 질병의 확산, 다문화사회가 가져올 인종, 종

교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초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치안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미래의 환경변화와 미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치안 분야의 미래

비전은 ‘과학경찰’, ‘정예경찰’, ‘시민경찰’ 등 3대 비전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14 그 이유는 미래사회가 과학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지능범죄

에 대한 대응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안서비스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시민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한 임무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3대 비전

을 중심으로 각각의 추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경찰시스템의 과학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로봇, 나노 등 첨단 과학기술과 기법을 치안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과학경찰을 실현해야 한다. 첨단화, 

광역화, 흉포화 되고 있는 전통 범죄와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

로운 범죄, 가령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등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범죄 예측과 

예방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가시적이고 물리력 위주의 전통적 경찰활

동을 비가시적이고 비물리력 위주로 전환하여 치안활동의 효율화를 



530

도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치안행정 전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 데이터, 

영상 등을 활용한 과학적 치안기술 개발 등 첨단과학 치안시스템이 마

련되어야 하고, 생체정보 활용 등을 통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확산

시켜야 한다. 또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물인터넷, 인지과학 등

이 융·복합된 경찰장비를 치안활동에 활용하는 스마트 치안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

쟁력을 선도하는 한국형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치안산업을 활

성화하여 한국경찰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전파하는, 이른바 치안한류

를 통해 한국경찰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경찰인력 및 조직의 정예화 

지능화되고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미래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역량을 갖춘 스마트 경찰

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예경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

직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

고 조직화하는 관리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조직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몇 가지 꼽아보면, 우선 미래

사회에서 범죄의 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지식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 경쟁력의 원천인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

보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발달과 글로벌화에 따라 첨단화, 광역화. 지능

화되고 있는 초국가적 사이버 지능범죄에 대응하는 선제적 미래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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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체계를 신설해야 한다. 그밖에도 경찰이 변화된 미래치안환경 속

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경찰조직

과 예산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법집행력 기반을 강화하는 등 치안인프

라를 미래지향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참여형 시민 경찰

시민이 경찰활동에 수동적 조력자로 참여하는 ‘협력치안’을 넘어, 

치안의 공동주체로서 나서는 능동적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즉 경찰

과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참여치안’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

다.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미래사회의 복합형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절실해질 것이

기 때문이다.

이른바 시민경찰을 구현하려면, 시민이 직접 경찰활동에 참여하여 

치안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안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하고, 민간 주도적인 자치경찰제도와 예방치안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

하다. 또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고 범

죄피해자와 탈북자 등 치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민을 우선적

으로 배려하는 복지행정적 치안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시민

경찰의 참여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치안콘텐츠를 생산하고 쌍

방향의 홍보활동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

뢰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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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예방법 및 치안산업진흥법의 제정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테러형 범죄를 선

제적으로 예방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우려

되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일단 범죄가 발생하

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확산 속도가 빠른 사이버 공간 특성을 반

영한 ‘사이버범죄 예방기본법’ (가칭)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인터넷사업자, 인터넷사용자에게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

고, 사이버범죄 피해 신고 정보를 예방 목적으로 제3자 제공과 공개

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불법 수집, 가짜 쇼핑몰 등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이트를 

긴급 차단하고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치안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치안안전욕구 증대와 치안과학

기술사업이 확대·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치안산업에 대한 법 제

정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치안산업은 치안과 관련된 모든 산업

을 의미하며,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경찰의 범죄 대응역량을 높이

는 데 활용되는 장비, 서비스, 인력 등 모든 분야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에서 실시한 ‘ICT융합 첨단안전산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ICT융합 첨단안전산업 매출 규모는 6조 

2,935억 원, 수출액은 1조 5,030억 원으로 추산되며 2014년 기준 ICT

융합 첨단안전산업 사업체 총 종사자 수는 7만 3,547명으로 집계되었

다. 이 가운데 ICT융합 첨단안전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63.4%

인 4만 6,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치안산업의 특수성과 잠재

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치안산업진흥법’(가칭)의 제정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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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경찰의 미래 비전과 주요 추진전략을 토대로 미래 경찰이 수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표 5-4>와 같다. 특히 수사권 독립, 우

수인재 확보, 과학기술의 적극적 도입은 다른 치안정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정

책에 있어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

를 경찰이 모두 담당하되, 특수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경찰 수사가 이

뤄진 이후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 및 수사지휘는 검찰이 행사하도록 

수사권을 배분하는 등 명확한 기준과 구분이 필요하다. 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검찰의 독점에서 벗어나 경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도 관련 정책에 담겨야 한다.

둘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경찰고시’ 도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채용을 정례화하고, 

군무원제도처럼 경찰행정직을 신설해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이다. 또한 경사 이하 인재를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과

정에 편입시켜 교육한 후, 초급간부인 경위로 승진시키는 제도도 고려

할 수 있다. 

셋째,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 정책과 관련해 먼저, 불법 폭력 집회

나 시위에 대응할 수 있는 ‘저주파 음향기’, ‘초음파 위상배열 음향기’ 

등의 도입을 중기과제(2021~2030년)로 상정해볼 수 있다. 이 장비는 

20Hz 이하 주파수를 가지는 음향을 발산하여 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하는 선별적 시위진압 장치이다. 아울러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도 과제 추진 내용에 포함하여 시민의 불편과 우려를 없애도록 



<표 5-4> 치안 미래전략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비전  추진전략 주요 정책과제와의 연계 방향

과학경찰

첨단과학

 치안시스템 구축

인공지능·데이터·영상 등을 활용한 

과학적 치안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생체정보(DNA, 지문, 족흔적 등)를 활용한 감정기법 고도화 등 

법과학기반의 과학수사 기술·기법 첨단화

스마트 

치안활동 전개

IoT·5T, 인지과학(CS) 등이 융·복합된 경찰장비를 

치안활동에 활용하는 등 스마트 치안활동을 전개

로봇과 인공지능, 무인기 등을 활용한 방범 활동의 자동화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한국형 치안시스템 구축 

치안한류를 확산시켜 한국 경찰의 글로벌 브랜드화

정예경찰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미래사회에서 범죄의 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지식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등에 대비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능력 개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개념을 도입, 교육을 전문화하고 민영화하여 

미래 치안환경에 특화된 경찰관 양성

미래치안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첨단화·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초국가적·사이버·지능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재해·재난·테러·대간첩작전 등의 위기관리에 있어서 국민안전 

확보와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의 역할과 임무를 새롭게 정립

미래지향적 

치안인프라 조성

  현장경찰관들의 당당한 법집행을 뒷받침하고 

권한과 책임에 걸맞게 법·제도적 기반 마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치안활동기본법 제·개정)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범죄청, 과학수사/지능범죄 조직 등을 강화 

경찰들이 직업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복지기반을 마련

시민경찰

시민주체 

참여치안 활성화

시민이 직접 경찰활동에 참여하여 

치안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게 지원

치안정보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여 치안 파트너십 형성 

아웃소싱이 필요한 분야는 민영화하는 등 민관 공동치안활동 전개

복지·중재경찰 

역할 강화

전통적 사회적 약자와 치안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행정적 치안활동 전개

복합적 갈등사회에서 공평무사한 국가기관의 상징으로 갈등 조정과 

타협의 절차에 적극 개입하여 신뢰와 조정의 프로세스 구축 

시민참여 

경찰홍보 추진 

일방적 정보전달식의 홍보방식에서 탈피, 국민과 함께 콘텐츠를 

생산하고 대화하는 쌍방향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전개

언론사 상대 보도자료 배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언론을 주도하는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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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4차 산엽혁명 기술인 빅데이터를 활

용한 치안활동 강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치안기능 첨단화. 자율주행

자동차 및 무인비행장치 관리방안 마련, 첨단 범죄예방 및 검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미래치안을 구현하는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